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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부처와 관계기관은 재난대응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

전에 대피요령을 제공하고, 재난 발생 후에는 피해자 수색, 구조, 대피소 및 의료지원 등 긴급 구

호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대

한 이해는 정부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적절히 대처하면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국민인식조사

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의 가치관, 재난 대응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 사회 안전 인식 등이 이들 부

처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반 국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 재난 대응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개인적 

편익과 공동체 안전 도모라는 공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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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정보는 보통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정보의 조

합이다. 재난관리 당국이 재난이 발생하기 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재난 피해가 예

상되는 주민에게 재난 대비 및 대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이후에는 행정

안전부 등 재난 대응 부처와 지자체 등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 구조하거나 대피소 안내 

및 의료지원 등의 긴급구호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생존자의 신원확인, 

개인과 가구의 피해를 산정, 지원 자격을 확인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개인정보

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의 이용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재난대응에 이

용될 수 있으며(김종학, 2016; 류현숙 외, 2023:27-28), 최근의 공중보건 재난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인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개인의 이동 정보는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류현숙 외, 2023:26), 

또한, 종합상황지도를 구축하여 통해 확진자 동선 확인, 진단 및 치료 가능한 병원 확인 등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이재호 외, 2020).

한편, 개인정보 이용을 통한 재난 대응 부처나 기관의 원활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은 개

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제약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에 종종 직면한다. 정보통신 기

술혁신으로 정부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해 공중보건 재난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

사고 대처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재난대

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이 재

난대응 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치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Kim, 2002; Newland, 2002). 코로나19와 같은 공중재난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

지만, 정부기관이 일반적인 재난대응에서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속한 주민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은 앞으로 복잡한 난제임을 시사한다.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정부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처하

고,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부처와 관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기존 문헌은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에 문화(Mitigen & Peyart-Guillard, 2014; Li et al., 2017; Schumach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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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의 정부 기관 신뢰수준(Aloudat et al., 2013; Zhang et al., 2011) 등이 영향을 미

친다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영향요인이라 알려진 개인의 가치관, 위험 인식 등

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이

용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와 실증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대응 정부 부처와 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

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가치관, 정

부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 안전 인식 등 보다 포괄적인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이용의 법적인 담론과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

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난 대응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수집･제

공･공유･활용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개인정보 이용의 개념, 재난

관리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핵심 법적 쟁점 그리고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

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적 논의

를 토대로 정부의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관, 개인정

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침해 경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 안전 인식 등에 대한 가

설을 도출한다. 세 번째 장은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재난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자료와 변수설정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네 번째 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제

공･공유･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앞서 언급한 가치관, 위험 인식 등의 영향요인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장은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앞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지지 여부와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 이용의 개념

개인정보는 보통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정보의 조

합이다. 대표적으로 EU의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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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은 개인정보 혹은 ‘개인 데이터’를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

보’로 정의한다. 여기서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특히 ‘이름, 고유한 식별번호, 위치 데이터, 온

라인 식별자 또는 해당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

적 정체성과 같은 식별자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개인정보보호는 프라이버시의 하위 범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이 자신에 관

한 정보의 확산을 금지하는 권리인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정의하고 

있다. Alan Westin(1967)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

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

였다(문재완, 2012 재인용 p. 5). Charles Fried(1968:482)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정보 주체

인) 우리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통제권”으로 설명하였다. 물론, 개인정보

를 보호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관련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 국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다(Sanfilippo et al., 2019).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이차적인 목

적으로의 이용,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오류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이

슈들이 있다(Smith et al, 1996). 

2.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 및 공유 태도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성격, 편익과 비용, 사회적 관

계, 신뢰, 문화 등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한다. 먼저, 개인의 특성은 개인정보 공개 태도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glas et al., 2008; Yeh et al., 2018). 

예를 들어, Junglas et al.(2008)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개인의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설문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친화성(agreeableness),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프

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프라이버

시에 대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실성이 높거나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성

향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의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 공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함수

로 이해하는 연구들도 있다(나종연 외, 2014; Aloudat et al., 2013; Fox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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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macher et al., 2023; Wang et al., 2016). 예를 들어, Aloudat et al.(2013)은 위치기반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과 행태 의도(behavioral attention), 이용 

편의성 등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사하게 Fox et al.(2021)은 코로나19 관련 앱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련 

앱의 편익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앱에 대한 높은 편익을 인식하는 아일랜

드 주민은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반면,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

록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향이 낮다. 이를테면, Wang et al. (2016)은 중국의 소셜미

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거나 개인정보의 통제에 대해 신뢰수준

이 낮을수록 개인정보의 제공 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나 인식은 개인정보 침해 경험으로 강화될 수 있다(전대성･김동욱, 2016; Xu et al., 

2011; Yeh et al., 2018). 예를 들어, Xu et al. (2011)은 위치기반 쿠폰 서비스 실험을 통해 개

인정보 침해 경험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험 결과,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위치에서 자동으로 맞춤형 쿠폰이 발송되는 경우, 과거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사람들이 개

인정보 공개에 대해 더 큰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ox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 호혜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앱 사용에 적극적이었

는데, 이는 개인정보 제공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치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자체 또는 개인정보보호 능력에 대한 신뢰수준은 개인정보 제공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Aloudat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예를 들어, Zhang et 

al.(2011)은 중국의 온라인 건강정보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수준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

고 신뢰할수록,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적었고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가 개인정보의 공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Mitigen & Peyart- 

Guillard, 2014; Li et al., 2017; Schumacher et al., 2023). 예를 들어, Schumacher et al., 

(2023)는 개인정보의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문화의 특징으로 권력 거리

(power distance), 남성 중심성(masculinity) 등 국가문화가 일반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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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권력 거리가 개인정보 공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Mitigen and 

Peyart-Guillard(2014)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

의 국민이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의 국민보다 개인정보 제공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이나 조직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수용적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요컨대, 선행연구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개인

의 성향, 정보 활용 편익과 비용의 크기,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 침해 경험, 기관의 신

뢰 등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개인정보 이용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이 있지만, 정부는 개

인정보를 이용하여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서 개인정

보 활용과 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제시하면서 재난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이 개인정보 이용

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3. 재난관리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1) 재난관리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유용성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관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예방 단계에서 재난관리 당국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재난 피해가 예

상되는 주민들에게 재난의 위해에 대한 정보를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재난관리 관계부처나 기관은 재난에 취약한 개인이나 가구원들의 성명, 연락처, 주

소,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 대비단계에서는 재난 당국이 보유한 

개인과 가구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상 지역 주민과 가구에 신속하게 대피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감축할 수 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지역의 개인정보를 활용

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하고 구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대피소 및 의료지원 제공, 신원확인 등에 활용되어 신속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가

능하게 한다. 복구 단계에서 개인정보는 개인과 가구 단위 피해 산정, 피해 지원 자격 확인, 

필요한 지원 제공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류현숙 외, 2023:64-71; 정진호 외, 2006:1242).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이 재난 대응 과정에 유용했던 실제 사례들이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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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코로나19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 수습에 필요

한 지원 등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였다. 특히, 개인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파

생된 개인의 이동성 정보는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코로나19 대응 초기

에 감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김민진 외, 2012:28; 

류현숙 외, 2023:26). 또한, 자연 재난 등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피해 주민

들을 지원하는 데에 유용하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市)에서 2011년

에 발생한 지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한시 정보 공유 실무규정’을 발표

하였다. 본 규정은 재난 대응 관련 실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인지하면서 피해 주

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임시규정으로 인해 실무자

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 사실 정보공유와 이에 따른 임시거처 확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대다수 실무자가 이 임시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Dalziel, 

2011:2; 류현숙․강정석, 2023:69-70)

2) 재난관리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관련 쟁점

재난 대응 정부 기관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만, 이러한 이용은 정보의 수집 및 공개, 활용, 기관 간 공유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

점이 상존한다. 첫째,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

한 쟁점이다. 기술혁신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

집해 이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할 수 있는 위험도 커졌다는 쟁점을 제시하였다(Kim, 2002: Newland, 2002). 코로나19 대응 

초기 유럽의 몇 개국에서는 통신업자들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개인들을 추적하고, 많

은 수의 주민들이 모이고 밀집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이동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봉쇄조치에 대한 여부 파악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Newland, 2022). 

둘째,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쟁점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Kim(2022)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 환자의 동선 공개

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공존했다고 지적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소수보다 다수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더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각종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여지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즉,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효율적인 전염병 통제를 위해 어떤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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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법적 

공개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Ouyang, 2020; He, 2023). 이를

테면, He(2023)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함

께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정보 공개에 대한 검토 및 감독, 개인

정보 공개 범위의 명확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 간 개인정보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다(Tatusuki, 

2012). 예를 들면, Tatsuki(2012)의 연구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장애인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의 이동(mobility)과 같은 ‘기능적 수요(functional 

needs)’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는데, 이는 주로 장애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기

관 간 정보공유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부분 대피소가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가 없어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대피소 내 장애인 생활 여건이 불충분해 많은 장애인이 귀가하는 사례

가 발생했다. 만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부를 확보했다면, 장

애인의 거주지, 장애 정도, 필요한 기능과 활동 지원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우려해 장애인 정보 제

공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장애인 구호와 피해 지원이 어려웠다. 이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효과적인 구호 활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설설정

보호 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개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

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일반인

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히, 해당 이론은 개인이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Junglas et al., 2008:388). 본 연구는 가치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

식과 유출 경험,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 안전 인식은 국민이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정

부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아래의 가설과 같이 제시한다. 

(1) 개인의 문화적 지향: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개인의 문화적 지향(personal cultural orientation) 혹은 가치관은 국가차원의 문화와 구별

되는 개인의 가치(individual value)나 신념을 가리킨다(Huang, 2015:8; Sharma, 20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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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특정한 문화적 지향을 지니며, 개인의 문화적 지향은 세계화로 인해 지리적 위치나 모

국과 다른 문화와 달라지기도 한다(Blu et al, 2022:62).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더

라도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국가 문화보다 개인

의 문화적 성향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Lenartowicz and Roth, 2001).

본 연구는 개인의 문화적 지향 혹은 가치관 유형 변수를 4가지로 구분한다. 문화적 지향

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기본 성향에 공평성(equality)과 

계층성(hierarchy)이라는 가치가 결합하여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

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Triandis, 2001). 수평적 개인주의 성

향의 사람은 고유하고 자신만의 일을 하기 원하지만, 수직적 개인주의는 독자적으로 일하

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 내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수평적 집단주의자들은 집단 내

에서 협업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수직적 집단주의자들은 집단 내의 계층에 순응

하며, 집단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으로서

의 구분은 응답자들의 문화 성향을 측정하는 데에 2가지 유형(개인주의-집단주의) 구분보

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Lee & Choi, 2006:331), 문화적 지향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

는 데에 유용하다(Hilale & Chakor, 2024:15).

개인주의 지향을 지닌 국민은 정부 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개인정보 이용으로 발

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는 개인정보 제공으로부

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Li, 2012). 개인주의적 문

화가 강한 사회에 속하는 국민은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Cho et al., 2009, 407).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는 비용 

수준이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는 편익 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다. 

반면에, 집단을 중시하는 주민들은 조직이나 집단의 사생활 간섭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다(Mitigen & Peyart-Guillard, 2014; Li et al., 2017). 집단주

의 가치관을 지닌 개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 인식보다 집단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편

익을 더 크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 호혜성을 중시하는 이들

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Fox et al., 2021).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

하거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공공조직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에 대해 더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주민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집단 편익을 위해 정부 기관

에 본인들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Fox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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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집단주의 지향이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중에 후자가 전자보다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부를 권위 

있는 상위 집단으로 인식하며, 이들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난 대응 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Abraham, 1997). 반면에, 수평적 집단주의 지향이 강한 개인들은 재난 대응 기관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

의 및 제공에 덜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2: 수직적 집단주의 지향이 수평적 집단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중에 전자가 후자보다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

정보 이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평적 개인주의 지향의 주민은 자신의 정보를 재

난 대응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개인

주의 지향성이 높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의 새로운 활동에 대

해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Abraham, 1997).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과 같은 혜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다(나종연 외, 2014). 반면에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재난 대응 기관이 개인

정보를 활용해 자신에게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

인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수평적 개인주의 지향이 수직적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유출 경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재난 대응 과정에 있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

용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자신의 사생활과 재산을 보호하

고자 개인정보의 유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

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혹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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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나종연 외, 2014; 김소라･이

기춘, 2006).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재난 대응 목적이라도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은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

라 예상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부

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로 인한 피

해 위험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한다(Xu et al., 2011; Yeh et al., 2018). 개인정보의 침해 경

험이 있는 이들이 이러한 유출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강화된 조

치를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이용되기를 바랄 것이

다.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재난 대응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개인정보 유출 경험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부 신뢰와 사회 안전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주민들의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 정보를 수집한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정보 제공에 대해 더욱 적극

적인 태도를 지닌다(Aloudat et al., 2013; Zhang et al., 2011). 정부 부처나 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 등 관리역량을 신뢰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들의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을 신뢰할 

때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를 잘 따르지만, 불신할 때는 비공식 경로로 정보를 찾는 등 개인적

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Schneider, 1995). 정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주민들은 정부 

기관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인

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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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6: 신뢰수준의 향상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동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은 사회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재난 대응 당국인 재

난관리 부처나 관계기관 등이 재난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Burger et al., 2002). 개인은 자신이 처한 자연 및 생활환경으로부터의 위험을 크

게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예산 등을 이용해 대처하는 것

을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 개인은 사회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고, 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 재난관리 부처나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자신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를 바랄 것이다(Gerber and Neeley, 2005). 물론, 사회가 대

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재난대응은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서

비스의 편익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Fox 

et al, 2021), 본 연구는 사회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의 개인정

보 이용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 국민인식조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

용, 사회위험 인식,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 문화적 가치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한 

설문 항목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 국민이었으며, 표본

은 지역별･성별･연령별에 따른 층화비례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표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2023년 5월 19일~5월 26일 사이에 진행되었다(한국

행정연구원, 2023). 최종응답자는 1,09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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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문항은 주로 인터넷 혹은 소속 회사에 개인정보 제공 의사를 측

정하는 문항들이 주로 이용되었다(나종연 외, 2014; Malhotra et al., 2004; Smith et al., 

1996). 반면,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즉 수

집･공개･공유･활용과 관련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 및 문헌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첫째, 정보 수집은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는 활동이다(IBM, 2024). 둘째, 정보 수집 이후에는 공

개･공유･활용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정보의 공개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등을 제공

하는 활동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셋째, Krotova et 

al.(2020)에 따르면, 정보 공유는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관 간 상

호이익을 전제로 하며, Euro GCT(2024)는 이를 서로 다른 법인 간의 정보 제공으로 정의했

다. 마지막, 정보 활용은 데이터 활용(data usage)과 유사한 개념으로 데이터 분석, 보고, 의

사 결정, 연구 및 서비스 제공 등 ‘의도한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처리 및 활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Securiti, 2024). 

<표 1> 정보의 수집･공개･공유･활용의 개념

활동 개념

정보 수집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는 활동

정보 공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등을 제공하는 활동

정보 공유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기관이나 주체(agency) 간 상호호
혜적 교환을 전제로 서로 다른 법인 간에 정보 제공 

정보 활용
데이터 활용(data usage)과 유사한 개념으로 데이터 분석, 보고, 의사 결정, 연구 및 서
비스 제공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처리 및 활용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정보 수집

은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는 일

련의 활동이다. 둘째, 정보 공개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 혹은 데이터 중 국가안보나 개인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정보 공

유는 재난안전 관리 관계기관들이 상호호혜적 원칙하에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정보 활용은 수집된 재난안전 정보 혹은 데이터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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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종속변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개인정보 공유 동의, 개

인정보 활용 동의 등 4가지 변수로 일반 국민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응답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변수는 재난 대응 정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

찰청, 소방청 등)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측정하는 문

항이다. 응답의 평균값은 ‘3.59’이며, ‘보통’, ‘동의한다’의 사이에 해당한다. 둘째, 개인정보 

공개 동의 변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정부기관 간에 응답자의 개인정

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 수준을 측정한다. 응답의 평균값은 ‘3.69’이며, ‘보통’, ‘동의

한다’의 사이에 해당한다. 셋째, 개인정보 공유 동의 변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인식 수준을 측정한다. 응답의 평균값은 ‘3.54’이며, ‘보통’과 ‘동의한

다’ 사이에 해당한다. 넷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변수는 재난 대응 정부 기관에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다. 응답의 평균값은 ‘3.68’이며, ‘보통’과 ‘동의한다’ 사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

보 이용(종합) 변수는 앞의 4가지 인식 수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Chrobach α =0.873). 

<표 2> 종속변수 설명

변수명 측정/문항(응답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5))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재난 대응 정부 기관이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개인정보 공개 동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에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개인정보 공유 동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재난 피
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재난 대응 정부 기관에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

개인정보 이용(종합) 위 4가지 문항 응답의 평균 값(Chrobach α =0.873)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독립변수는 가치관, 개인정보 중요성,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정

부 기관에 대한 신뢰 등 8개의 변수이다. 먼저 4가지 유형의 가치관을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

으로 측정할 수 있다(Lee &　Choi, 2006). 첫째,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는 4가지 문항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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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측정 문항은 ‘① 남들보다 나 자신에게 의지한다’, ‘② 대부분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

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③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④ 타인으

로부터 독립된, 내 개인의 정체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등을 포함한다(Chronbach α

=0.700).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는 3가지 문항으로 측정한다. 3가지 문항은 ‘①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②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③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긴장하고 화

가 난다(Chronbach α=0.675)’.

셋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는 다음의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한다. 문항은 ‘① 동료가 상을 

받으면 나는 뿌듯할 것이다’, ‘② 동료들의 건강과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다’, ‘③ 나에게 즐거

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

다’(Chronbach α=0.717). 

넷째,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항으로 측정한다. 그 문항들은 ‘①부

모와 아이들은 최대한 함께 있어야 한다’, ‘②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 가족을 돌보

는 것은 내 의무이다’, ‘③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뭉쳐야 한다’ 이

다(Chronbach α=0.766).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에 대해 측정하는 변수들이다. 선행연구

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 및 금전적 침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

지만(전대성･김동욱, 2016),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 현황과 개인이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인식을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중

요성은 응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수준을 설문 문항으

로 측정한다. 응답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매우 중요하다(5)로 5점 척도이다. 프라이

버시 침해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은 경험의 여부를 측정하는 

설문을 바탕으로 한다. 침해 경험 있는 경우, 그 값은 ‘1’이고, 없으면 ‘0’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들이다. 신

뢰 변수는 재난 대응 정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이 재난 및 안전사

고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수준을 측정한다. 개인정보

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 수준, 데이터 관리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지만(박준희, 2020), 본 

연구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응답 항목은 매

우 신뢰한다(1)~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5)로 측정한다. 사회 안전인식 변수는 응답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 수준을 측정한다. 응답 항목은 ‘전혀 안전하지 않

다’(1) ~ ‘매우 안전하다’(5)로 5점 척도이다. 

이외에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을 포함한다. 첫째, 성별 변수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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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이면 ‘1’의 값을 부여하고, 남성이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응답자의 약 48%가 여

성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박준희, 

2020), 개인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나종연 외, 2014; 진성철･김

인경, 2011). 둘째, 연령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이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하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조사 당시 연도(2023년)에서 출생연도의 차이 값으로 구하

고, 43세 이상의 응답자를 ‘1’, 다른 응답자들은 ‘0’으로 코딩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최인호･정세훈, 2019), X세대(1965년생부터 

1980년생) 이상의 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편이다(이성림 외, 

2021). 셋째, 거주지 변수는 응답자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1’, 이외의 지역

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넷째, 직업 변수는 응답자가 사무직인 경우, 

‘1’, 그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소득 변수는 응답자 본

인이 생각하는 생활 수준 정도를 측정하였고, 응답이 ‘중하’와 ‘하’인 경우, ‘1’, ‘중’인 경우, 

‘2’, ‘중상’과 ‘상’인 경우, ‘3’의 값을 부여하였다. 거주지, 직업, 생활수준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안정임･서윤경. 2014; 조영윤 외, 2021), 개

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독립변수 및 통제 설명

변수 변수명 측정/문항

독립변수

수평적 개인주의

① 남들보다 나 자신에게 의지한다; ② 대부분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③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④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내 개인의 정체성은 나에게 매
우 중요하다.
* 신뢰도(Chronbach α=0.700)

수직적 개인주의
① 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②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③ 다른 사람
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긴장하고 화가 난다.
*신뢰도(Chronbach α=0.675)

수직적 집단주의

①부모와 아이들은 최대한 함께 있어야 한다; ②내가 원하는 것을 희
생하더라도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내 의무이다; ③어떤 희생이 있어
도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뭉쳐야 한다.
*신뢰도(Chronbach α=0.766)

수평적 집단주의

① 동료가 상을 받으면 나는 뿌듯할 것이다
② 동료들의 건강과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다
③ 나에게 즐거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다.
*신뢰도(Chronbach α=0.717)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귀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1)~매우 중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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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해 구성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에 해당하는 

요인의 수는 4개였다. KMO 값(0.727)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의 유의값(p-value<0.001)

을 고려하였을 때,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4>는 개인 중심적 가치, 경쟁 

지향, 팀워크 지향, 관계지향 등 4개의 요인에 대해 각 문항의 부하량이 0.5 이상인 문항들을 

한 요인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표 4> 주성분 분석 결과

문항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부모와 아이는 최대한 함께 있어야 함 0.134 0.730 0.133 0.020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무 0.153 0.831 0.047 0.066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과 뭉쳐야 함 0.174 0.822 0.006 0.127 

동료가 상 받을 때 뿌듯함 0.723 0.009 0.148 -0.094 

동료들의 행복은 나에게 중요 0.771 0.092 0.129 -0.085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것 0.711 0.193 -0.115 0.152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기분 좋음 0.685 0.232 0.023 0.052 

남들보다 자신에게 의지 0.098 0.147 0.618 0.029 

대부분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 0.012 -0.090 0.743 0.143 

종종 나만의 일을 함 0.003 -0.017 0.769 0.078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의 정체성 중요 0.072 0.166 0.735 -0.089 

이기는 것이 전부 0.024 -0.045 0.006 0.832 

경쟁은 자연의 법칙 -0.016 0.233 0.138 0.645 

남이 잘하면, 긴장되고 화남 -0.008 0.040 0.018 0.811 

고유값(Eigen value) 3.172 1.832 2.005 1.304 

신뢰도(Chrobach α) 0.717 0.766 0.700 0.675 

프라이버시 침해경험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은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 경험 없음=0

신뢰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재난 대응 
정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을 신뢰하는 수준
매우 신뢰한다(1)~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전혀 안전하지 않다(1)~매우 안전하다(5)

통제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2023년-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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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정보 수집 동의 1,094 3.59 0.85 1 5

개인정보 공개 동의 1,094 3.69 0.82 1 5

개인정보 공유 동의 1,094 3.54 0.90 1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1,094 3.88 0.75 1 5

개인정보 이용(종합) 1,094 3.68 0.71 1 5

수평적 집단주의 1,094 3.41 0.59 1 5

수직적 집단주의 1,094 3.67 0.76 1 5

수평적 개인주의 1,094 3.74 0.61 1 5

수직적 개인주의 1,094 2.93 0.75 1 5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1,094 4.64 0.61 1 5

침해 경험 1,094 0.44 0.50 0 1

기관 신뢰 1,094 3.16 0.85 1 5

사회 안전 인식 1,094 2.78 0.93 1 5

여성 1,094 0.48 0.50 0 1

연령대(X 세대 이상) 1,094 0.47 0.50 0 1

거주지(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1,094 0.74 0.44 0 1

소득수준 1,094 1.70 0.66 1 3

직업(사무직 여부) 1,094 0.54 0.50 0 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정부 기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데에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모

형을 이용한다. 종속변수인 개인정보 이용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응답은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1)~매우 동의한다(5)와 같은 서수형 응답이기 때문이다(Long & Freese, 

2006). 모형적합도 검정 결과(Lipsitz), 수집모형(p-value=0.889), 활용모형(p-value=0.939), 

공유모형(p-value=0.139), 공개모형(p-value=0.742)으로 모형은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관련 4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분

석에는 OLS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평균 VIF=1.11)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동분산성 검정결과(Breusch- 

Pagan/Cook-Weisber 검정)는 해당 분석모형에 잔차의 동분산성 가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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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이용해 회귀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문화적 지향 요인

<표 6>의 첫 번째 모형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가치관 변수 4개 중 3개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변수의 회귀계수는 ‘0.28’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하였을 때,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수준이 평균적으로 ‘0.28’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은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수직적 개인주의 가

치관이 강한 사람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나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 개인주의 회귀계수는 ‘0.01’이

었고,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프라

이버시 침해위험보다 타인과 비교해 자신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유인이 강하여 정부 

당국이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 식별 정보나 위치정보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제시한다.

한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4’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

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수평적 집단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동의하는 수준이 평균적으

로 ‘0.24’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을 위한 노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더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수직적 집단주의 변수

의 회귀계수는 ‘0.22’이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하였을 때, 수직적 집단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보 공개 요구 동의 수준

을 평균적으로 ‘0.22’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

의 경우,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보다 집단의 이익을 크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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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 당국이 재난대응을 위해 위치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일 것임을 암시한다.

2) 개인정보 관련 요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을 신뢰할수록,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중

요성의 회귀계수는 ‘0.23’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

을 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한 단위가 높아지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준

을 평균적으로 ‘0.23’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역

설적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에 부정적일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재난 상

황에서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더 잘 인식하고, 정보 수집 과정의 공식적인 동의 절차가 있다

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보 제공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재난 대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의 이익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는 ‘0.76’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정부 기관에 대한 신

뢰도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보 수집을 평균적으로 ‘0.76’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더 긍정적임을 제시

한다. 반면, 개인정보나 유출 경험의 회귀계수는 ‘0.06’이었고,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경험 여부가 재난 대응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사회 안전 인식

사회 안전 인지 정도의 회귀계수는 ‘0.31’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 안전 인식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3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사회가 재난

이나 위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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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것에 대해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이외에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는 각각 ‘0.24’, 이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24’만큼 높았다. 연령대, 거주지, 소득수

준, 직업 변수 등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개인정보 공개 동의

1) 가치관 요인

<표 6>의 두 번째 모형은 개인정보 공개 동의에 대한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가치관 4개 변수 중 2개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직적 개인

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1’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하였을 때,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

구에 대한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2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수직

적 개인주의 가치관 성향이 강할수록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에 대한 인식보다 다른 사람

보다 자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 수준이 높아서 개인정보 공개에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10’이었

고,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1’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평적 집단주의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21’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수직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30’이며, 유의수준 ‘0.01’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직적 집단주의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30’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평적 관계 혹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

람들은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보다 타인들을 재난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가치관 요인이 정부 당국의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혹은 공

개범위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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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변수들의 회귀계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개인정보 보호 중

요성과 기관 신뢰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의 회귀계수는 ‘0.30’이었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수준을 평균적으로 ‘0.30’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

호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역설적으로 들린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

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며, 둘째,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수집 절차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줄이고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보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는 ‘0.78’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 신뢰도의 한 단위 상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

로 ‘0.78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재난 대응 정부 기관의 개인정

보 공개 요청에 더 호의적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경험의 회귀계수

는 ‘0.1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사회 안전 인식 요인

사회 안전 인지 정도의 회귀계수는 ‘0.34’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 안전 인식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공

개 요구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34’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사회가 안

전하다는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더욱 긍정적

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재난과 위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프

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더 

우호적임을 뜻한다. 

이외에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는 각각 ‘0.25’,이었으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

인정보 공개 요구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25’만큼 높았다. 연령대, 거주지, 소득수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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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변수 등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재난 대응 시 정부 기관 개인정보 공유 동의

1) 가치관 요인

<표 6>의 세 번째 모형은 재난 대응 시 개인정보 공유 동의에 대한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치관 관련 4개의 변수 중 3개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18’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응답자들의 재

난 대응 관련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18’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서비스

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 인식보다 크기 때문에 재난 대응 

시 정부나 관계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에 더 수용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

평적 개인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08’이었고,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10’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

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수평적 집단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위 높아

지면, 재난 대응 시 정부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평균적으로 0.10만

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주민들은 프라이버시 침

해와 같은 개인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정부 기관의 더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기관 간 정부 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을 의미한다. 수직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2’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계층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인식보다 이들

은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 

요인이 재난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나 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 여부 및 공유범위에 대한 주

민들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 관련 요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의 회귀계수는 ‘0.16’이었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의 기관 간 공유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16’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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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한 정

부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대해 수용적 견해를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는 ‘0.79’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의 한 단위 상승은 재난 대응 시 개인정보 공개 요구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79’만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은 재난 대

응 시 개인정보의 기관 간 공유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인정

보 유출 경험 변수의 회귀계수는 ‘0.01’이며,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즉, 개인정보 유출 경험 여부가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공유 동의 여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사회 안전 인식 요인

사회 안전 변수의 회귀계수는 ‘0.21’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

들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 안전 인식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재난 대응 시 개인정보 공개 

요구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2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사회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대응 시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

미한다. 이는 사회가 재난과 위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정부 기관의 재난 대

응 관련 개인정보 공유 요청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직업 변수의 회귀계수는 ‘0.22’이었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사무직 종사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기에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우려가 적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외에 성별, 연령대, 거주지, 소득수준 등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가치관 요인

<표 6>의 네 번째 구간은 재난대응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치관 변수 4개 중 3개 변수의 회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직적 개

인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15’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하였을 때,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15’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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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수

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강한 사람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잠재적 위험보다 다른 사람

보다 자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과정

에서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의 활용에 우호적이고 수용적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수평적 개인

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08’이었고,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0’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평적 집단주의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

보 공개 요구 활용 수준을 평균적으로 ‘0.20’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평적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정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긍정적

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27’이었으며,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계층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이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

보 활용에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가치가 강한 주민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

은 잠재적인 위험보다 자신들과 수평적 혹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여부 혹은 활용범위의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암시한다.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변수 중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변수와 응답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 변

수의 회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의 회귀계수는 ‘0.53’이

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재난 대응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53’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

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정보 활용에 더 동의하는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

러나 이는 이들이 공식적인 동의 절차의 존재 자체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인식하

여,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는 ‘0.66’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수

준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66’만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주민들은 재난 대응에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더 긍정적임을 암시한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경험의 회귀계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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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이고, 유의수준 0.1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재난 대응에서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 안전 인식

사회 안전 인지 정도의 회귀계수는 ‘0.20’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사회 안전인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재난 대응 관

련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수준이 평균적으로 ‘0.20’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재난과 위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고, 정부기관의 재난대응 관련 개인정보 활용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성별, 연령대, 거주지, 소득수준, 직업 등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도 유

의하지 않았다. 성별 등의 특성이 일반인들의 재난 대응 관련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 서수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개인정보 공유 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수평적 개인주의 0.12 0.07 0.10 0.07 0.08 0.07 0.08 0.07 

수직적 개인주의 0.28 *** 0.07 0.21 *** 0.07 0.18 *** 0.07 0.15 ** 0.07 

수평적 집단주의 0.24 *** 0.07 0.21 *** 0.07 0.10 ** 0.07 0.20 *** 0.07 

수직적 집단주의 0.22 *** 0.07 0.30 *** 0.07 0.22 *** 0.07 0.27 *** 0.08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0.23 ** 0.10 0.30 *** 0.10 0.16 * 0.10 0.53 *** 0.11 

개인정보 유출 경험 0.06  0.12 0.13 0.12 0.01 0.12 -0.01 0.12 

정부기관 신뢰 0.76 *** 0.08 0.78 *** 0.08 0.79 *** 0.08 0.66 *** 0.08 

사회 안전 인식 0.31 *** 0.07 0.34 *** 0.08 0.21 *** 0.07 0.20 *** 0.07 

여성 0.24 ** 0.12 0.25 ** 0.12 0.17 0.12 -0.02 0.12 

연령대(X 세대 이상) -0.15 0.12 -0.09 0.12 -0.10 0.12 0.07 0.12 

거주지(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0.06 0.13 -0.06 0.14 -0.10 0.13 -0.09 0.14 

소득 수준 0.02 0.09 0.00 0.09 0.01 0.09 0.04 0.09 

직업(사무직 여부) 0.16 0.12 0.08 0.12 0.22 * 0.12 -0.03 0.12 

/cut1 0.11 0.61 0.38 0.63 -0.01 0.58 -0.32 0.69 

/cut2 1.98 0.58 2.10 0.59 1.65 0.56 1.5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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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0.05;*<0.1

5. 개인정보 이용: 종합

1) 가치관 요인

<표 7>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수집, 공개, 공유, 활용)에 대

한 동의 수준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치관 변수 4개 중 3개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직적 개인주의 회귀계수는 ‘0.08’이었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08’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들의 수평적 개인주의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

집･공개･공유･활용에 대해 더 긍정적이거나 수용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들이 정부

의 개인정보 이용을 통해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재난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개인정보 이용(종합)

/cut3 4.12 0.58 4.18 0.60 3.58 0.57 3.83 0.60 

/cut4 7.00 0.61 7.29 0.63 6.34 0.59 6.86 0.63 

N 1,094 1,094 1,094 1,094

LR chi2 248.00 *** 251.42 *** 207.17 *** 198.49 ***

개인정보 이용(종합)

회귀계수 표준오차

수평적 개인주의 0.03 0.02 

수직적 개인주의 0.08 *** 0.03 

수평적 집단주의 0.06 ** 0.03 

수직적 집단주의 0.08 *** 0.03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0.11 *** 0.03 

개인정보 유출 경험 0.01  0.04 

정부 기관 신뢰 0.29 *** 0.03 

사회 안전 인식 0.10 *** 0.03 

여성 0.08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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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0.05;*<0.1

한편, 수평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06’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평적 집단주의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

보 공개 요구 활용 수준을 평균적으로 ‘0.06’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집단과 구성

원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개인이 당할 수 있는 위험보다 정

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긍정적일 확률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수직적 집단주의 변수의 회귀계수는 ‘0.08’이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수직적 집단주의 수준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

보 공개 요구 활용 수준을 평균적으로 ‘0.08’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보다 계층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우호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프

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공개･공

유･활용에 대해 가치관에 따라 동의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변수 중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변수와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의 회귀계수는 ‘0.11’이며, 유의수준 0.01 

(p<0.01)’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

요성 인식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수집･공개･공유･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1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정보 보

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 자체를 개인

정보 관리 체계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은 공식적

인 동의 절차의 존재를 정부 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

연령대(X 세대 이상) -0.03 0.04 

거주지(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0.01 0.04 

소득수준 0.01 0.03 

직업(사무직 여부) 0.04 0.04 

Constant 1.90 *** 0.17 

N 1,094

F(10, 1083) 26.56 ***

R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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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정

보 침해 경험의 회귀계수는 ‘0.01’이었고, 10% 유의수준(p < 0.1)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과거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재난대응을 위한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

는지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 신뢰 변수의 회귀계수는 ‘0.29’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수

준의 한 단위 상승은 개인정보 수집･공개･공유･활용에 대한 동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0.29’

만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와 재난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다. 즉, 정부 기관을 더 신뢰하는 시민일수록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인식은 상대적으

로 낮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 사회 안전 인식

사회 안전 인지 정도의 회귀계수는 ‘0.10’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사회 안전인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10’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위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정부 기관이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

집･공개･공유･활용에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외에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는 ‘0.08’이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요구

에 동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0.08’만큼 높았다. 연령대･거주지･소득수준･직업 변수들의 회

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8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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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증하였다. 특히, 문화-가치관 변수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련된 4가지 가치관 

요인들이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

과는 ‘집단주의 지향이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가설 1)을 지지하였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은 공동체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응 당국이 자신의 정

보를 이용하는 데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직적 집단주의 지향이 수평적 집단주

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가설 2)을 지지하였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 모두 정부기관

의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수직적 집단주

의가 수평적 집단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자들은 정부

를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정부기관의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이용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는 ‘수평적 개인주의 지향이 수직적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

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가설 3)을 기

각하였다. 개인주의 지향성이 높은 이들 중에서도 수평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

은 개인정보 이용이 프라이버시 침해 비용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같은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보다 크게 인식하여,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은 재난 대응 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가설검정 결과 요약

구분 번호 가설 내용 검정결과

문화적 
지향

1
집단주의 지향이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
수직적 집단주의 지향이 수평적 집단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
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
수평적 개인주의 지향이 수직적 개인주의 지향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
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개인정보의 
중요성

4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 동의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유출 경험 5
개인정보 유출 경험은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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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요인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개인

정보 침해 경험 - 이 재난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존의 가설들과 상반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개

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가설 4)’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오히려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양

상을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높은 인식이 오히려 정부의 재난대응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와 긍정

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재난대응 과정에

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가설 5)’이라는 가설 역시 지

지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 유출 경험 여부는 재난대응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공

개･공유･활용 어느 활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경험한 정보 유출 및 피해가 주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등 다른 주체에 의해 발

생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신뢰수준의 향상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는 시민이 재난 대응 기관을 더 신뢰할수록,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공유･활용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정부 기

관에 대한 신뢰 구축이 재난 대응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반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가설 7)은 기각되었다. 오히려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일수록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관련 개

인정보 이용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사회 안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단순히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

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과 개인정보 관리역량

기관 신뢰 6
기관 신뢰 수준의 향상은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
한 동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사회안전 
인식

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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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재난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

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우

선, 재난 당국은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편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프라이버시 침해

와 같은 위험인식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와 수

직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정부기관의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기관이 재난대응을 위해 개인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편익과 집단의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입

안자들은 개인정보 이용이 가져올 개인적 편익과 공동체 보호 효과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부처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지방자

치단체 등 재난대응기관은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편의성 향상

과 같은 개인적 혜택과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지역사회와 주민

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한 성과를 함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

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 필요성

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명확

히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기관의 신뢰도 제

고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높이는 데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의 수

집･공개･공유･활용 전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용 방지를 위한 대

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서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인의 가치관, 개인정보 보호에 대

한 인식,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높이려면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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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강조하고, 개인정보의 보

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정부 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을 더 깊이 있게 탐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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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Disaster Response

KyungWoo Kim & Hyeon-Suk Lyu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agencie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disaster response processes. Whil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highly useful for disaster management authorities to provide 

targeted services and support to vulnerable individuals before, during, and after disasters,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what shapes public perceptions and acceptance of such 

information use. Using a national survey, this study analyzes how Korean public’s values, 

trust in disaster response agencies, perceptions of social safety, and other factors impact 

their attitudes toward governme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purposes. The results show that horizontal individualism, horizontal collectivism, perceived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perceptions of social safe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accep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gain public cooperation, disaster 

response agencies should emphasize both the individual benefits and collective social 

benefits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while also building trust in their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overall disaster response compet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a more empirical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ward personal information use in 

disaster contexts and provides insights for developing strategies for enhancing public 

acceptance.

【Keywords: public attitude, personal information use, disaster response, 

individualism-collectivism, agenc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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